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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중소기업은행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 
사건 피해액 5년 간 46억 원…미환수 금액 15억 

원에 달해”

- 중소기업은행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 사건 피해액 지난 5년간 46억 
400만 원... 미환수 금액 15억 1,200만 원에 달해
- '가상자산 거래', '도박 자금' 등 개인 사익 위해 고객 자금 편취...내
부 기강 해이 심각 
- 횡령 비리 저지른 직원 추가 징계하는 '징계부가금' 마련 안 돼...기
재부 지침 위반 논란도
- 강명구 의원, “내부통제 강화, 징계부가금 제도 마련 등 강력한 대책
을 마련함으로써, 국책은행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은행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 피해액이 4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시을)이 중소기업은
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 중소기업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 피해액은 46억 400만 원에 이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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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중소기업은행의 횡령 사건 피해 현황] 

                                                                *출처: 중소기업은행 자료 편집

횡령 사유로는 가상자산 투자, 주식 투자, 도박자금 마련 등이 있
었다. 

2019년에 A대리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고객 예금 24억 500
만 원을 횡령하여 면직됐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 최대 금액이다.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대출금 5억 2,900만 원을 편취
한 사례도 있었다. 

또, B대리는 시재금 1억 5,300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했
다.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미환수금이 15억 1,200만 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횡령액의 3분의 1에 달했다. 

징계부가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징계부가금은 횡령 등으로 징계받
은 직원에게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이나, 
기업은행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국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만, 

년도 횡령 사건 발생 건수 횡령 피해 액수
2019 4건 26억 원
2020 1건 100만 원
2021 5건 4억 7,400만 원
2022 4건  9억 3,000만 원
2023 4건 5억 9,900만 원
합계 18건 46억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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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은 4년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제10항]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앞으로 충
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 고 해명했다.

강명구 의원은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국민이 어려울 때 우
산이 되어주곤 했다”며, “내부통제 강화,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등 
횡령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